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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며 발전해 왔으며, 최근 디지털 기술은 이를 보

완･강화하는 주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디지털은 행정 효율성 제고와 중앙정부 의존 완

화에 기여하지만,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인 독창성, 차별성, 주체성을 충분히 강화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지자체가 수립하는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의 이행과제를 분

석하여, 지역디지털 정책이 지방자치의 본래 목적에 부합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독창성과 차별성 측면에서는 과제의 중복성이 낮고 유사성이 제한적으로 나타나, 지자체별 

정책이 지역 특수성과 우선순위를 반영한 독창적 성격을 지님을 확인하였다. 반면 주체성 측면에

서는 광역자치단체 과제의 약 65%, 기초자치단체 과제의 절반 이상이 국비 의존 구조를 보였으

며, 대규모 사업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디지털 정책이 지방자치의 가치 

중 일부는 실현하고 있으나, 재정적 종속성으로 인해 주체성의 확보에는 제약이 존재함을 의미한

다. 따라서 향후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주도적 설계를 지원하는 파트너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 또한 자체 재원을 활용한 혁신적 전략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자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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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지방자치 가치, 지역디지털 정책, 지역정보화기본계획

Local autonomy in Korea has evolved by reflecting regional specificities, with 

digital technologies emerging as a key instrument to complement and reinforce 

local governance. While digitalization enhances administrative efficiency and 

alleviates dependence on the central government, critics argue that it has not 

sufficiently strengthened the intrinsic values of local autonomy?originality, 

distinctiveness, and agency.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whether regional digital policies align with the essential purposes of local autonomy 

by analyzing the implementation tasks outlined in Local Informatization Master 

Plans. The findings reveal that originality and distinctiveness are substantively 

realized, as tasks exhibited low redundancy and limited similarity, thereby reflecting 

region-specific characteristics and priorities. In contrast, agency was constrained: 

approximately 65 percent of metropolitan-level tasks and more than half of 

municipal-level tasks relied on central government funding, with larger projects 

showing stronger dependency. These results suggest that while regional digital 

strategies partially realize the values of local autonomy, financial dependence 

restricts agency. Policy implications include repositioning the central government 

as an enabling partner supporting local initiative, while local governments must 

strengthen fiscal autonomy and sustainability by developing innovative, 

resource-based strategies.

퟇ Keywords: Local Autonomy Values, Regional Digital Strategies, Local 

Informatization Master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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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나라는 정부수립 초기 약 10년간의 지방자치는 차치하고라도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

체 모두 30년이 경과된 성년의 지방자치를 추진하고 있는 나라이다. 보다 나은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시작된 지방자치의 안정적 착근이 이뤄진 것이다. 지방은 행정구역 수에서 확

인되듯이 매우 세분화되어 있다. 즉, 지방자치는 다수의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된다. 이러

한 세분화는 중앙의 일방적 통치보다 지역발전에 유리하다는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따라서 지방자치는 고유한 특성을 가진 지자체가 타 지자체와는 구분되는 즉, 독창적이고 차

별적인 자치가 추진되는 것이 전제된다(Tiebout, 1956; Oates, 1972). 아울러 지방은 중앙

과 비교해 대상과 범위는 작지만 이해관계는 그에 못지않게 복잡하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관

계는 지방자치의 심화와 비례하게 된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의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행정의 역할이 당면한 문제해결, 그리고 주

민의 직접적 요구 대응은 물론 미우주무(未雨綢繆)까지 당연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박영

민, 2024: 3). 이는 중앙을 통해 이뤄지는 그리고 중앙에 의존하는 보편적 정책들로는 대응이 

쉽지 않은 것으로 이 역시 지방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지자체에서의 주도적 추진이 전제된다. 

이렇듯 지방자치는 지역 내 복잡다기한 상황을 해결하고 미래에 대응하며 타 지자체와 차

별적인 그리고 주도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을 상시 당면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 기존과 같이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그리고 지방공무

원들의 역량만으로는 그리고 중앙에의 의존성으로는 지방자치의 성공적 추진이 쉽지 않은 상

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특성을 보완하고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으로 

등장한 것이 디지털이다. 

디지털은 지자체의 물적･인적 역량의 한계를 보완하여 지방특성에 부합하는 독창적 발전에 

기여(박영민, 2025: 40)하는 것은 물론 지자체의 업무효율성을 증진(Perezhniak et al., 

2022: 169)시켜 중앙에 대한 종속성 완화에도 기여(Bonsón et al., 2017; Mora et al., 

2020; Picazo-vela et al., 2016) 할 수 있다고 인식된다. 이는 앞서 언급한 지방자치의 기

본 특성 즉, 독창성과 차별성, 그리고 주체성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개별 지자체 단위에서 데이터, 클라우드, 메타버스, 사물인터넷, 그리고 

최근에는 인공지능에 이르기까지 디지털의 활용을 위한 노력이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중

앙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의 발전을 위한 디지털의 활용은 시도새올, 위택스 등 공동활용 시스

템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정보화사전협의제도를 통해 중복적 성격의 사업들을 통제하고 

있다. 즉, 중앙을 통한 지자체 대상 디지털 정책은 지방을 공통의 특성을 가진 대상으로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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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지자체를 통해 추진되는 디

지털 정책들은 정보화사전협의제도에서 승인된 정책들로 이는 지자체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

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즉,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디지털정책들은 디지털이 개별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능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디지털을 통한 지방자치의 강화가 

실제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모습과는 달리 지자체의 디지

털정책과 관련하여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존성이 심하고(West, 2004), 타 지자체와의 차별성

이 크지 않다는 비판(Grimmelikhuijsen, 2022; Medaglia, 2021; Bekkers et al., 2021; 

Janssen et al., 2021) 등이 존재한다. 즉, 지자체의 디지털정책은 지자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는 있지만 독창성과 차별성, 그리고 주체성이라는 지방자치 본연의 가치를 강화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자체의 디지털정책이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에 부합하여 추진되고 있는

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개별 지자체에서 수립하고 있는 지역정

보화기본계획을 통해 확인한다. 이를 통해 구체적으로 첫째,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의 이행과제

가 지자체의 독창성과 차별성을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둘째, 중앙정부의 재정

적 지원에 대한 의존을 넘어 지자체가 주체적으로 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

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은 지자체가 약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중장기 정

보화 전략으로, 각 지역의 특수성과 발전 방향을 제도적으로 반영한다는 점에서 연구 자료로

서의 적합성을 가진다. 특히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구체적인 이행과제 제시, 그리고 예

산 등의 포함은 지방자치가 지향하는 독창성･차별성･주체성이 실제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당 계획을 중심으로 지방자치의 

가치와 디지털정책 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추상적 담론을 넘어 실제 정책 현장에서의 구

현 수준을 실증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기존 연구와 비교할 때 본 연구는 몇 가지 측면에서 특징적인 의의를 가진다. 선행연구가 

주로 행정의 효율성, 주민 참여 확대, 민주적 거버넌스와 같은 기능적 측면을 강조한데 비해, 

본 연구는 독창성･차별성･주체성이라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 자체에 주목하여 이를 분석

의 핵심 기준으로 삼았다. 더불어 실제 지자체가 수립한 정책문서를 직접 분석자료로 활용함

으로써 기존 연구가 주로 담론 수준에 머물렀던 한계를 보완하고 정책적 현실성과 현행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지방자치 연구에서 본질적 가치를 중심

으로 디지털정책을 평가하는 새로운 관점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향후 관련 연구와 정책 논의

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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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 독창성, 차별성, 주체성

지방자치는 본질적으로 중앙집권적 통치와 구별되는 고유한 가치 위에서 발전해 왔다. 그 

목적은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는데, 대표적으로 권력 분산(고인석, 2023; Saha et al., 2004), 

독재 정치에 대한 방어와 견제(육동일, 2019; Kim et al., 2015),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민

주주의 실현(김태호, 2017; 김명수, 2015; Patsias et al., 2013) 등이 있다. 지역발전적 측

면에서는 지역문제의 능동적 해결(Choi et al., 2025), 정책 다양성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하혜수, 2017),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발전 추구(Pugalis et al., 2017; Li et al., 2025) 등

이 강조되어 왔다. 이를 종합하면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는 독창성(originality), 차별성

(distinctiveness), 주체성(agency)이라는 세 가지 개념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렇게 구조화

된 틀은 지방자치가 단순한 제도적 분권을 넘어, 지역사회의 내적 역량과 고유성을 강화하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각각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독창성(originality)은 새로운 관점, 아이디어, 방법을 창출하는 능력을 뜻하며(Maria 

et al., 2022: 38), 단순한 모방이나 파생이 아니라 고유한 개성과 역량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문학비평용어사전). 이러한 개념은 문학이나 예술뿐만 아니라 지

방자치 정책 연구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방정부의 독창성은 중앙정부의 일률적 지침

을 단순히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고유의 문제와 주민 수요를 반영해 창의적 정책을 발

굴･실행하는 능력으로 구체화된다. ‘발로 하는 투표(foot voting)’ 논의는 주민이 자신에게 가

장 적합한 지역을 선택할 수 있으려면, 각 지자체가 획일적이지 않고 차별화된 정책을 마련해

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Tiebout, 1956). 이는 곧 지자체가 독창적 정책을 제시할수록 주민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결과적으로 지방자치의 정당성과 효과성이 강화됨을 의미한다. 또한 재

정분권 이론은 지방정부가 독창적 정책 실험을 수행할 때 효율성과 주민 복지가 제고됨을 설명

하며(Oates, 1972), 지방정부의 혁신정책에 관한 연구들도 지역적 특수성을 바탕으로 창의적 

해법을 제시할 경우 주민 만족도와 제도 신뢰가 높아진다고 지적한다(Berry et al., 1990). 따

라서 지방자치에서의 독창성은 새로운 가치 창출이라는 일반적 의미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

책 혁신이라는 제도적 의미가 결합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지방자치가 단순한 분권적 제

도 운영을 넘어, 지역의 창조적 역량을 제도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차별성(distinctiveness)은 각 지역이 지닌 역사･문화･경제적 맥락과 자원을 바

탕으로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고유한 정책 방향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능력을 의미한다(Cri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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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08; Moreau et al., 2005; Orth et al., 2008). 이러한 차별성은 단순한 외형적 

구분을 넘어, 지역의 정체성과 발전 전략을 규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동한다. 지방정부는 구

조적 제약 속에서도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발전 정책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지

적되었고(Peterson, 1981), 도시와 지역의 정책 방향이 지역 엘리트 집단의 이해관계에 의해 

규정되며 그 과정에서 고유한 발전 모델과 차별성이 형성된다는 분석도 제시되었다(Logan 

et al., 1987). 후기 산업사회에서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지역과 도시가 차별화된 전략을 추

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맥락이 강조되었으며(Harvey, 1989), 분권화가 확산된 상황에서는 

재정적･제도적 자율성을 확보한 지역일수록 차별성을 바탕으로 경쟁력과 혁신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음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Rodríguez-Pose et al., 2003). 따라서 차별성은 주민 정

체성과 정책 정당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독자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구축하는 토대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체성(agency)은 개인이나 조직이 외부의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자율적 의지

와 책임 하에 고유한 목표와 가치를 주도적으로 실현하는 능력을 의미한다(Deci et al., 

2000). 지방자치 맥락에서 주체성은 중앙정부 지침의 단순한 집행자가 아니라, 지역의 특수

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해 정책을 기획･집행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자율성으로 구체화된다. 지

방정부가 자체 재원을 활용할 때 효율성과 주민 복지가 극대화된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며

(Oates, 1972), 이러한 주체성은 민주주의의 심화와 직결된다는 연구도 존재한다(Kim et 

al., 2015). 더 나아가 행위자가 구조적 제약 속에서도 능동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논의

는 주체성의 이론적 토대를 강화한다(Giddens, 1984; Archer, 2000; Skocpol, 1985). 전

자정부 발전이 지방정부 주체성을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되었는데, 디지털 

역량을 적절히 활용하면 중앙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 행정서비스와 정책을 구현할 수 있으

며, 이를 통해 정책적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장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정적･기

술적 한계로 인해 중앙에의 의존이 남아 있다는 지적도 있다(West, 2004). 따라서 주체성은 

권한 이양을 넘어 재정적 독립성과 정책적 자율성, 그리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실질적 자율성 

확보까지 포함하는 가치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독창성, 차별성, 주체성은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이자, 디지털 정책이 실제로 지방

자치의 강화에 기여하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이러한 가치들이 실

제 정책 계획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의가 크며, 특히 지자체가 

수립하는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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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의 특성과 추진현황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은 지자체의 디지털 기반 업무들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수립하는 중장기 마스터플랜(최종석 외, 2021: 58)으로 인식된다. 이는 마스터플

랜의 일반적 특성에 기인하는데 마스터플랜은 다양한 요소들의 포괄적 고려 및 각 요소 간의 

상호 연관성을 분석하여 전체적인 최적화를 추구하고(Alexander, 1986), 단기적 문제 해결

보다는 장기적인 발전과 비전 실현에 중점을 두며(Bryson, 2018), 전략과 이행과제, 그리고 

이행과제의 실현을 위한 자원배분계획 등을 제시하고(Faludi, 1987), 계획 수립 전 과정에 다

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며(Healey, 1997), 반드시 이행될 수 있는 전략과 과제의 도출

(Steiner, 1979; Hoch, 1994) 등을 주요특징으로 한다. 지역정보화기본계획 역시 지자체 업

무 전체를 대상(전자정부법 제65조)으로 하고, 일반적으로 5년의 기간을 주기로 하며, 내외부

환경분석, 이해관계자 설문･인터뷰 등을 통해 비전･전략･실행과제를 설정하고 재원과 추진시

기 등을 제시한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공무원, 주민, 대학, 시민단체 등 지자체의 주

요 이해관계들이 설문, 인터뷰, 자문, 심사 등의 형태로 참여하고 있고, 도출된 이행과제들을 

복수의 보고회(중간･최종보고)와 별도 검토회의 등을 개최하여 그 실현가능 여부를 내부공무

원과 외부전문가들에게 검토를 받게되고 이를 통해 최종 확정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러

한 특성을 고려할 때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은 마스터플랜의 기본적인 특성에 정확하게 부합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이 마스터플랜의 일반적 특성과 동일하지만 보다 특징적인 점은 

전 지자체를 포괄하는 것이 아닌 지자체별로 수립된다는 점이다. 즉, 독립적, 경쟁적 성격을 

갖는다.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은 지자체 스스로 지역의 특징적인 문제들을 확인하고 지자체 스

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방안이 제시된다. 따라서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의 주체는 

개별 지자체이고 포함되는 과제 역시 획일적･보편적 과제가 아닌 그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된 

즉, 타 지역과 구분되는 독창적이고 차별적인 과제를 도출한다.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의 이러한 

특징은 앞서 언급한 지방자치와 맥을 같이 한다는 점을 명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지

역은 동일한 가치로 포괄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이 기본이 되고, 정책 추진 관련 타 주체에의 

의존이 아닌 ‘스스로’가 핵심이 된다. 따라서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은 디지털을 기반으로 지역

의 특성에 부합되고 지자체 주도로 추진할 수 있는 독창적 과제들을 발굴하여 지역발전을 도

모하는 지자체의 종합발전계획이라 할 수 있다.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은 지역정보화라는 명칭과 개념이 정착되기 시작한 1998년 이후 본격

적으로 수립되고 있다. 초기에는 지자체의 행정업무와 관련된 시스템 구축･유지보수 중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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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따라서 이 시기의 기본계획은 행정정보화 중심의 계획이었다. 이러한 흐름은 2010년대 

초반까지 이어졌는데 주민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기 시작했지만 여

전히 행정인프라 중심의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는 그 당시 정보화가 지자체의 특정 부서 즉, 

정보화부서만의 고유업무로 인식되었고 따라서 정보화부서에서 담당하는 업무 중심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한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다가 2010년대 중반 이후 4차산업혁명, 

디지털전환 등을 통해 디지털의 중요성이 지방행정에서도 각인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지자체 

전 업무에 정보화가 보편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기존 행정 중심의 계획에서 벗어나 경

제, 산업, 복지, 문화, 관광 등 지방자치의 효능감이 높은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특히 계획 수립 과정에 있어서 지자체 내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보편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중요 가치인 참여를 통한 민주성 확보에

도 의미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은 자치법규인 지자체별 ‘정보화조례’(정보화촉진조례, 지능정보

화조례 등) 제4조 또는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다.1)2)3) 다만 지자체

별 조례 대부분 기본계획 수립은 명기되어 있지만 기간을 명시적으로 특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보편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5년이라는 기간은 타 마스터플랜들과 같은 관행적 기간으

로 의무화된 기간은 아니다. 실제 최근 디지털의 진보 속도가 예측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급변

함에 따라 3년 단위 계획 수립이 등장(인천광역시)하기 시작하였고 조례에 3년이라는 기간을 

명기(수원특례시)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다만 그 대상은 해당 조례에 명기되어 있지 않

으며 전자정부법 제65조(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근거하여 지자체 전 업무를 대상

으로 하고 있다.4) 

아울러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은 정보화부서(정보통신과, 정보화담당관 등)에서 담당한다. 정

보화부서는 전통적으로 행정정보시스템, 통신, 보안 등을 담당하는 부서로 일반부서를 지원하

는 지원부서의 성격이 강한 부서이다. 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으나 

상당 수 지자체(특히 광역)에서 해당 기능은 별도의 전담부서에서 독립적으로 담당하는 경우

가 많기 때문에 여전히 전통적 정보통신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행

1) 일반적으로 ‘지능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을 추진근거로 언급하는 경우가 있으나 양 법률 모두 중앙

정부 차원의 계획 수립은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으나 지자체 차원의 계획 수립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즉,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은 정확한 판단이 아니다.

2) 지자체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할 수 있다’ 등 수립 의무 정도가 다르게 표현되어 있으나 대부분

의 지자체에서 기본계획 수립이 이뤄지고 있다.

3) 대구 달성군처럼 제4조를 삭제하여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없앤 경우도 있다.

4) 다만 지자체 입장에서 해당 법률적 근거에 의해 전 업무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기 보다는 디지털의 

실효성이 높다는 것에 대한 체감을 통해 자연스럽게 업무에 활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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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화 중심의 계획이 수립되었던 기본계획 수립 초기에는 그 수립과 이행에 있어서 별다

른 문제가 없었으나 기본계획의 범위가 지자체 전 업무로 확대되고 도출되는 이행과제들 역

시 정보화부서보다 일반부서의 과제가 다수가 되면서 정보화부서에서의 기본계획 수립은 이

행과제들의 실현가능성에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다. 다만 이는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이 디지털

이라는 수단을 활용하여 지자체의 전체적인 업무를 포괄하는 지자체 종합발전계획임을 명확

히 보이는 것으로 디지털이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명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지방자치 관점에서 지역정보화기본계획에 대한 비판적 시각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은 지방자치의 효율성을 체계화할 수 있는 즉, 지방자치를 디지털이라

는 수단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재가 된다. 이는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이 기

본적으로 지자체별로 수립되는 종합발전계획 등과 마찬가지로 지자체의 특성이 체계적으로 

반영되고 그러한 특성이 맞는 이행과제들로 구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역정보화기본계

획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디지털 기반 지자체의 종합발전계획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이 해당 지자체만의 독창성 있는 계획인지 그리고 지자체의 

의지만으로 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5) 이는 지방자치에의 부합성에 대한 문

제로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이 지방자치 강화에 실질적 기여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

렵다는 것이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타 지자체의 계획들과 유사성이 높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자체는 지

역정보화기본계획 추진 시 타 지자체에서 볼 수 없거나 보기 힘든 고유사업 추진을 기대하고 

실제 이를 이행과제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6) 그러나 이렇게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차별

적이고 독창적인 사업들은 추진사례가 없거나 부족하여 지자체 입장에서 성공적 추진 즉, 실

5) 기본계획수립은 지자체 입장에서 의무적인데 사실 정보화부서에서 수립하는 계획은 지자체 입장에서 

큰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군다나 일반부서의 계획까지 포함되어야 하는데 사실 개별부서에

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정보화부서에서 이의 집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도 없기 때문에 계획은 

수립하되 실제 집행은 어려운 일종의 유명무실한 계획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다(○○북도 기본계획 

담당공무원 인터뷰, 2025년 5월).

6) 착수보고 시 담당부서장과 팀장, 주무관 등 공무원은 물론 외부전문가인 정보화위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해당 지자체만의 고유한 과제들을 많이 제시해 달라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중간보고와 

최종보고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이행과제가 현실적으로 구성되었는지 보다 지자체만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다(○○○컨설팅 지역정보화기본계획 PM 인터뷰, 2025

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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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가능성에 대한 불명확성이 내재되는데 이는 과제의 실제적 이행에 있어서 의사결정자들의 

설득, 그리고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배태하게 된다. 성공적 추진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그리고 

실제 이행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면 고생이 무용해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다. 따라

서 지자체는 새로운 정책에 대한 도전성도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새로운 정책들의 선도적 

추진에 대해 일정수준 거부감이나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결과 타 지자체에서 추진

한 사례를 참고하여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7) 기본계획에 새로운 과제들도 구성되지만 실제는 

과제명을 새롭게하는 방식으로 일견 차별적 외피를 두르나 내용적으로 타 지자체 사업들과 

유사성이 높은 경우도 상당수 존재한다. 기본계획에 지자체 고유 특성이 반영된 과제보다 보

편적 서비스가 다수를 차지한다면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와 상충되는 측면이 존재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물론 지방자치가 온전히 독창성과 차별성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보편적 서

비스도 해당 지역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 역시 지

방자치의 강점임은 부정할 수 없지만 제공되는 디지털서비스의 독창성과 차별성이 취약하다

면 디지털이 지방자치를 강화한다는 것에 대판 비판 제기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임은 부정하

기 힘들다. 

둘째, 중앙정부에 대한 종속성으로 주체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전자정부가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는 것에 상당부분은 중앙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명승환, 

2015: 91). 즉, 한국의 전자정부는 중앙정부 중심으로 발전을 도모하여왔다. 이는 지역정보화

에도 고스란히 이어졌는데 초창기 기본계획의 경우 행정, 재정, 세정 등 지자체의 주요업무와 

관련된 시스템들이 중앙정부 주도로 구축되었기 때문에 이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내용을 반영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독창성･차별성과는 무관한 지자체별 공통사무와 관련된 것으로 중

앙정부의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보완적･부수적 사업을 담당하는 즉, 중앙정부에 대한 종속적 

행태를 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후부터는 점차 지자체별로 자치사무 추진을 위한 시스

템 구축 관련 과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나 이 역시 정보화사전협의제도 등 지자체사업의 

중복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제도들에 의해 도출된 과제들의 실제 이행이 제약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다. 지자체 정책이 중앙정부의 통제로 이행되지 못할 수 있는 상황

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는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이 과제 도출에서의 종속성은 물론 과제 이행

7) 요즘은 분위기가 다소 달라지기는 했지만 사업을 추진하려면 단체장의 공약사항을 제외하고는 타 지자체

에서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가 있는지를 우선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 그나마 광역지자체들의 경우는 

사정이 낫지만 기초지자체의 경우 예산의 제약으로 선도적 사업 추진은 어렵다. 특히 최신기술의 경우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역량도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의 추진에 엄두를 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

다. 그 결과 소수의 사업을 제외하고는 타 지자체와 유사한 사업을 기본계획에 담는 경우가 많다(○○남

도 ○○시 기본계획 담당공무원 인터뷰, 2025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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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종속성 역시 내재하여 결과적으로 지자체의 주체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기본계획에서 수립될 이행과제들은 예산규모가 명기되는데 자

체예산만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예산을 포함시키게 된다. 그러나 이

는 확정되지 않은 예산으로 그 수준이 높을수록 예산의 불명확성은 더 커지게 되고 당연히 이

행과제의 실현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추정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고 그 결

과 과제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디지털 기반 지방자치 강화는 그 실현 자체가 불가능한 

전제가 된다. 결과적으로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은 이행계획 자체가 중앙정부의 직･간접적 통제

를 받고 있으며 이는 지자체의 주체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이렇듯 지역정보화계획은 중앙정부에 종속적인 측면, 그리고 타 지자체의 계획들과 중복적 

측면이 존재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데 이는 디지털이 지방자치를 강화한다는 인식과는 다른

면이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은 해당 지자체의 특성이 반영된 고유한 디지털사

업들을 예측하여 제시하는 것인데 지자체가 해당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고유한 정책들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 타 지자체들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그마저도 중앙정부

의 통제를 받거나 종속적 형태로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가치와 대립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이 지방자치의 가치에 부합되게 추진되고 있는지 즉, 지방자치 강

화 수단으로 기능하는지를 확인한다. 이는 기본계획의 독창성, 차별성, 그리고 주체성을 통해 

검증한다. 

4. 선행연구 검토

디지털에 기반한 지방자치 관련 연구들은 국내외에서 주로 효율성 및 활성화 측면에서 추

진되어 왔다. 2010년대 중반까지는 디지털이 주민 의견수렴, 정책 모니터링, 참여예산제 등

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전자적 정보 공개와 피드백 창구 마련으로 행정 신뢰도와 민주적 

거버넌스를 촉진하여 지방자치를 강화한다는 연구(Klopp, J., et al., 2013; Feeney, M., 

2016)와 같이 전통적 정보화의 입장에서 그 효용성을 강조한 연구들과 이를 위해 단체장의 

역할이나 조직, 인력, 법제도 개선 등의 필요성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들(김남욱 외, 

2024; 주재복 외, 2019; 육동일, 2019)이 주로 추진되었다. 

그러다가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디지털 기술이 행정처리의 자동화, 데이터 기반 의사결

정, 실시간 서비스 제공 등 디지털 전환을 통해 지자체의 운영 효율을 크게 높인다는 연구

(Salehi, P., et al., 2023; Zhou, W. et al., 2024), 데이터 분석과 AI 기반 예측을 통해 지

역별 필요에 맞는 행정, 복지, 재난관리 등 맞춤 서비스 제공으로 지방자치가 강화된다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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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WAVETEC, 2025) 등과 같이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전환의 등장 특히 COVID-19이후 디

지털이 사회변혁을 위한 필수적 수단으로 착근되면서 디지털의 진일보한 개념으로 정착한 인

공지능을 비롯한 지능정보기술의 활용이 지자체 발전을 위해 필수적임을 강조한 연구들이 등

장하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디지털전환의 내재화, 그리고 지능정보기술의 활용의 인

적･물적･제도적 기반 확립 및 보완을 위한 연구(황창호 외, 2021; 윤종인 외, 2021; 이경은 

외, 2023; 이재호, 2022; 박영민, 2024; 이재용 외, 2024)도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과 관련하여 지방자치의 독창성, 차별성, 주체성에 대해 실증한 연구는 부재

하다. 당연히 지역정보화기본계획과 지방자치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 역시 없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주제로 추진한 연구는 1999년에 최초 등장하였으나 이는 특정 지자체에서 수립

한 기본계획의 내용을 정리(최상균 외, 2000)한 것이었다. 이후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의 발전

방안을 제시한 연구(최종석 외, 2021),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을 통해 공무원의 관료제적 특성

을 확인한 연구(노재인 외, 2020) 등이 존재하나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을 

분석한 연구는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의 분석을 통해 디지털이 지방자치의 특성 중 독창성, 

차별성, 그리고 주체성에 부합되게 활용되는지를 확인하는 최초의 연구라는데 의의가 있다.

Ⅲ. 연구설계

1. 분석의 출발과 가설

본 연구는 지자체별로 수립되는 지역정보화기본계획에 제시된 이행과제가 독창성, 차별성, 

주체성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정보화기본계획에서 독창성

은 해당 지자체만의 고유한 과제를 의미하며, 차별성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

는 독자적 과제를 뜻한다. 주체성은 지자체가 외부 의존 없이 스스로 추진 가능한 과제를 의

미한다.8)

이처럼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의 이행과제는 독창성･차별성･주체성을 전제로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앞서 살펴본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실제 계획 수립 

8) 다만 지자체가 주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어서인지 독창성이나 차별성에 비해 소위 ‘우리가 

할 수 있는 과제’인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주체성에 대한 강조점이 크지 않다(○○도 기본계획 담당공

무원 인터뷰, 2025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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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이러한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으며, 본 연

구는 이러한 비판의 타당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만 이행과제와 관련하여 독창성과 차별성은 개념적으로 구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

제 사례에서는 그 차이를 명확히 구별하기 어렵다. 특히 독창적 과제와 차별적 과제를 정량적

으로 구분할 기준을 설정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개념을 동일한 

범주로 묶어 분석을 진행한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은 지방자치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립된다.

 1.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의 이행과제는 지자체별 독창성･차별성을 갖는다.

 2.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의 이행과제는 지자체별 주체적으로 추진된다.

2. 분석대상

본 연구는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이 지방자치의 특성 중 독창성, 차별성, 주체성에 부합되게 

수립되는지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며 이는 이행과제를 통해 확인한다.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은 

내외부 환경분석, 이해관계자 설문 및 인터뷰, 비전 및 전략수립, 전략별 이행과제 도출, 통합

이행계획 등의 절차를 통해 수립된다. 여기서 환경분석 및 인터뷰는 지자체의 특성 확인의 핵

심이 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추진할 이행과제를 도출한다. 그러나 환경분석이나 

인터뷰 결과를 가지고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의 독창성과 차별성, 주체성을 확인하는것은 난망

하다. 현상은 있으나 실체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 디지털의 지방자치로의 발현은 이행과제이

다. 이행과제는 지자체가 실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고 그래서 내용이 명확하기 때문에 디지

털 기반 지방자치의 독창성 및 차별성, 주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1) 독창성･차별성

지역정보화기본계획에서 도출된 이행과제의 독창성 및 차별성은 해당 지자체 외에 추진하

는 지자체의 비율이 핵심이 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는 기본적으로 지자체별 특

성이 ‘다름’이 전제된다. 100% ‘다름’은 아니지만 각 지자체는 타 지자체와 구분되는 고유 특

성을 갖는다. 이러한 지자체별 특성은 중앙정부의 획일적 정책으로 포괄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 스스로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의 목적과 동일한 것이

다. 따라서 지역의 특성과 무관하게 전 지자체에 적용가능한 보편적 정책들은 대부분 중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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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몫이며 이미 행정･재정･세정 등 지방행정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공통적인 분야의 상당 

수가 중앙정부 주도로 디지털화가 추진되었음을 고려할 때 지역정보화기본계획에서 도출되는 

과제들은 해당 지자체만 해당되는 이행과제 구성이 필요하다. 

단, 지자체는 행정구역상의 구분으로 인근지역에 위치하거나 위치한 지역의 자연환경, 산업 

등의 유사성으로 지역특성이 공유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위임사무로 인한 업무의 공통성, 

그리고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성9) 등을 고려할 때 지자체만 유일하게 추진하는 정책을 발굴하

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다고 지자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보편적 정책들만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된다면 지자체별 지역정보화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 즉, 중앙정부에

서 보편적 서비스로 구성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10) 이러한 현실을 고

려할 때 타 지자체에서 찾아볼 수 없거나 일부 지자체에서만 확인가능한 이행과제를 구성하

는 것도 지방자치 구현 측면에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독창성･차별성을 확인하는 변수

를 ‘지자체별 공통 이행과제 수’로 설정한다. 

2) 주체성

지역정보화기본계획에서 도출된 이행과제의 주체성은 해당 지자체에서 스스로 추진 가능한

지 여부가 핵심이 된다. 다만 주체성의 경우 이행과제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 이행과

제 모두 당연히 해당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행과제의 주체성은 이행

과제를 지자체 스스로 실행가능하게 하는 동력의 확인이 필요하다. 지자체 디지털정책들의 실

행을 담보하는 요인들은 전통적으로 조직, 인력, 예산, 제도 등을 들 수 있다. 지역정보화기본

계획의 이행과제에는 이를 추진하는 담당부서가 지정되기 때문에11) 조직과 인력이 이행과제의 

실행을 저해하는 요인은 아니다. 또한 법률과 자치법규 등 추진근거 역시 명기되기 때문에 제

도가 이행과제 실행에 애로로 작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예산의 경우 규모가 제시되지만 확정된 

예산은 아니다. 즉, 이러한 예산의 불명확성은 실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9) 지역정보화기본계획 수립 시 첫 단계에 외부환경 분석을 실시하는데 핵심 중 하나가 중앙정부의 정책이

다. 기본계획이 지자체 자체계획이기는 하나 이행과제 도출 관련 중앙정부 정책의 고려는 실행력 측면에

서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10) 실제 중앙정부에서 2006년 u-지역정보화기본계획 등 보편적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정보화기본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고 이후에도 이러한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기는 하다. 다만 지자체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이를 참고만 할 뿐 실제 반영하는 경우는 드물었고 그 결과 전 지자체의 

보편적 기본계획 수립은 더 이상 이뤄지고 있지 않다. 

11) 이행과제 도출은 이해관계자 중 하나인 공무원 인터뷰가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인터뷰를 통해 각 부서별 

필요한 과제를 도출하게 되며 도출된 과제의 이행은 당연히 해당 부서의 역할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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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보화기본계획의 이행과제의 예산 추정치로 과제에 따라 실제 지자체에서 투입가능한 

예산규모를 넘어서는 즉, 지방비만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국비가 전제된다. 국비는 지방비와 비교해 확보되거나 확보될 가능성이 높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포함할 경우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높이게 된다. 따라서 지역정보화기

본계획에서 도출된 이행과제들이 과도하게 설정된 불명확한 예산에 근거하는 경우 이는 이행

과제 실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주체성을 확인하는 변수를 ‘이행

과제별 국비 포함 여부’로 설정한다.12)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수립된 광역자치단체 4곳(부산, 대구, 인천, 경기)과 기

초자치단체 4곳(경기 수원, 경남 창원, 경기 안양, 광주 서구)의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13) 이러한 선정 기준은 시기적･기술적 동질성과 행정 규모에 따른 정책 

비교의 타당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함이다.

우선 시기를 2021년부터 2023년까지로 특정한 이유는 기술적 특성과 정책적 기조에서의 

유사성이 높아 비교분석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시기는 코로나19를 거치면

서 기존 4차산업혁명 등을 통해 부각된 지능정보기술이 지자체 차원에서 본격 활용되기 시작

된 시기로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AI), 탄소중립, 스마트 도시 등 디지털 관련 주요 정책 아젠

다가 본격적으로 전국적인 범위에서 제도화되고, 지자체 차원의 전략 수립 및 실행계획이 구

체화된 시기이다. 특히, 해당 시기 동안은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방향성이 광역 및 기초 지자

체에 확산되며, 관련 기술이 일정 수준 동질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해당 

기간을 대상으로 할 경우 기술적 배경과 정책 환경의 유사성이 확보되어, 계획 간 비교 분석

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근시점의 데이터 활용으로 정책적 시사점의 현행

성(contemporaneity)을 유지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다음으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각각 4곳씩을 선정한 것은 행정 규모에 따른 정책 특성 및 

12) 국비의 비중을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으나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2020년 

이후 수립된 지자체별 기본계획에는 예산의 출처와 비중이 명기되어 있지 않다. 예산의 출처 즉, 국비포

함 여부는 후술하는 자료수집 단계에서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담당PM들의 도움으

로 반영이 가능했으나 비중까지는 확인이 불가한 관계로 부득이 제외한다.

13) 일부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의 규모가 유사하여 포함을 고려하였으나 계획수립 시기가 과거여서 비교의 

정합성 확보 문제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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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접근 방식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이다. 선정된 지자체들은 동일 행정 수준 내

에서 인구 규모, 재정 규모, 산업 구조 등 주요 지표에서 일정 수준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분석결과의 왜곡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정책 간 비교의 균형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광

역과 기초의 이원적 구조를 채택함으로써, 지역정보화기본계획 관련 지자체 규모에 따른 지

방자치의 특성 반영 수준의 분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지역정보화기본계획들의 이행과제는 광역 189개(부산 65, 대구 40, 

인천 45, 경기 39), 기초 95개(광주 서구 29, 수원 15, 안양 27, 창원 24)로 총 284개이나, 

과제 내용이 동일･유사한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이에 과제 내용을 기준으로 재분류하여 광역 

117개, 기초 67개 등 총 184개 과제로 재정리하였다.14) 이는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총 8곳

의 기본계획을 수립한 담당 PM들(3명)과의 협의를 통해 추진되었다.15) 

아울러 이행과제별 예산의 경우 총액은 제시되어 있으나 예산의 출처 즉, 국비와 지방비 여

부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의 확인을 위해 과제의 재정리와 마찬가지로 담당PM들의 의견

을 수렴하였다. 우선 담당했던 기본계획의 이행과제(광역 189개, 기초 95개)별 국비포함 여

부를 확인하고, 이를 유형화한 이행과제(광역 117개, 기초 67개)를 대상으로 예산규모와 내

용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이행과제별 국비와 지방비 여부를 최종 확정하였다.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기본계획 이행과제를 대상으로 과제의 독창성･

차별성과 주체성을 SPSS 25.0을 활용16)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방법론 선정배경과 분

석목적은 다음과 같다.

14) 본 연구는 이행과제의 독창성･차별성, 주체성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제의 내용이 중요하다. 

따라서 유형화 시 디지털기술의 동일･유사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오직 이행과제의 내용만 고려하여 

정리하였다.

15) 물론 Python 등을 활용하여 데이터전처리를 통해 이행과제들을 유형화할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별 

이행과제명의 차이가 단순 과제명 뿐만 아니라 과제의 내용까지 확인해야 보다 정확한 유형화가 가능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보다 높은 정합성을 위해 기본계획의 담당PM들과의 논의를 통해 이행과

제들의 유형화를 추진하였다.

16) SPSS는 자연어 처리기능 미흡으로 이행과제명의 의미적 유사성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통상 Python, 

R, 엑셀 등을 활용한 데이터전처리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행과제들의 보다 정확한 

분류, 그리고 이행과제에 명기하고 있지 않은 국비포함 여부의 확인을 위해 지자체별 지역정보화기본계

획 수립을 담당했던 PM들을 통해 이 과정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SPSS의 활용에는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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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창성･차별성

먼저 중복분석을 통해 복수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과제 비율을 산출하여 공통･단독 과제의 

분포를 확인하였다. 이어 유사도분석으로 지자체 간 과제 구성의 유사성을 수치화하고, 군집

분석으로 유사성이 높은 지자체를 그룹화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차원척도분석(MDS)을 통해 

지자체 간 과제 구조의 상대적 거리를 시각화하여 독창성･차별성의 정도를 직관적으로 제시

하였다(김용대･김석우, 2013: 185-188; Hair et al., 2019: 593-600; Everitt et al., 

2011: 71-96; Borg & Groenen, 2005: 55-78).

(2) 주체성

주체성은 먼저 빈도분석을 통해 국비･자체재원 사업 비율을 확인하여 중앙정부 의존도와 

재정 자립 수준을 파악하였다. 이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사업 예산 규모가 국비 의존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으며, 회귀계수･오즈비･p-value를 통해 효과의 크기와 방

향을 해석하였다(Hosmer et al., 2013: 1-35; Hair et al., 2019: 325-330).

Ⅳ. 분석결과

1.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의 독창성･차별성

1) 중복분석 결과

지자체별 이행과제의 중복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동일 과제가 여러 지자체에서 동시에 추

진되는 빈도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중복도는 지역 간 정책 추진의 동질성 또는 차별성을 평가

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된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전체 117개 과제 중 복수 지자체가 공통으로 추진하는 과제는 36개

(30.8%)에 불과하였다. 이 가운데 4곳 지자체 모두가 추진하는 과제는 단 2개(1.7%)에 그쳤

고, 3곳 지자체가 공통으로 수행하는 과제는 11개(9.4%), 2곳 지자체가 공유하는 과제는 23

개(19.7%)로 나타났다. 반면, 단일 지자체만 추진하는 과제는 81개(69.2%)로 과반을 크게 상

회하였다. 이는 광역 수준에서 대부분의 과제가 특정 지역에만 한정되어 추진되고 있음을 보

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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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유사한 경향이 관찰되었다. 전체 67개 과제 중, 복수 지자체가 

공통으로 추진하는 과제는 19개(28.4%)에 그쳤으며, 이 중 3곳 지자체가 공유하는 과제는 5

개(7.5%), 2곳 지자체가 공유하는 과제는 14개(20.9%)였다. 4곳 지자체 모두가 공통으로 추

진하는 과제는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반해, 특정 지자체만 단독으로 추진하는 과

제는 48개(71.6%)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 모두에서 과제의 중복성이 제한적이며, 차별성이 지

배적임을 의미한다. 특히, 모든 지자체가 동시에 추진하는 과제는 거의 없고, 약 70%의 과제

가 단일 지자체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행과제는 지역별 특수성과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독창적으로 설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의 이행과제는 

보편적 과제보다는 지역 맞춤형 과제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1> 중복분석 결과

구분 총 과제 수 4개 지자체 3개 지자체 2개 지자체 1개 지자체

광역 117 2(1.7%) 11(9.4%) 23(19.7%) 81(69.2%)

기초  67 0(0.0%)  5(7.5%) 14(20.9%) 48(71.6%)

2) 유사도분석 결과

지자체별 이행과제의 구성 유사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유사도 분석(Similarit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은 각 지자체의 과제 수행 여부 데이터를 벡터화한 뒤, 지자

체 간 코사인 유사도(Cosine Similarity)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코사인 유사도는 

1에 가까울수록 구성의 유사성이 높고, 0에 가까울수록 상이함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지역별 

정책 방향이 동질적인지, 혹은 차별적인지를 계량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부산–경기(0.369)와 대구–인천(0.359)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유사도

가 나타났다. 이는 해당 지역 간 조합이 일부 과제 구성 측면에서 비슷한 정책 방향성을 공유

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모든 광역자치단체 지역 간 조합의 유사도 값이 0.4 미만

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과제 구성의 차별성이 지배적임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각 광역자치

단체는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과제를 설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유사도 값이 0.164~0.257 범위에 분포하였다. 이는 광역자치단체보

다도 더 낮은 수준으로, 기초단위에서의 과제 구성 차별성이 특히 강하게 나타났음을 의미한

다. 상대적으로 높은 유사도를 보인 지역 간 조합은 수원-안양(0.257), 창원-광주서구(0.242)

였으며, 가장 낮은 유사도는 창원-안양(0.164)으로 확인되었다. 전반적으로 모든 지역 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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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값이 0.3 미만에 머물러, 기초자치단체는 서로 다른 지역적 요구와 여건을 반영한 독자

적 과제 조합을 형성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종합하면 광역･기초 자치단체 모두에서 코사인 유사도 값이 전반적으로 낮게 산출되었다. 

이는 지자체별 이행과제가 지역적 특수성에 기초하여 독자적으로 설계되고 있음을 실증적으

로 보여준다. 일부 지역 간 과제 구성이 부분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유사도 값

이 전반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지자체별 정책 방향은 차별성이 우세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

시 말해,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의 이행과제는 공통의 틀보다는 각 지역의 특성과 우선순위에 

따라 다양하고 독창적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지자체 간 코사인 유사도 행렬

광역

구분 부산 대구 인천 경기

부산 1 0.261 0.228 0.369

대구 0.261 1 0.359 0.229

인천 0.228 0.359 1 0.190

경기 0.369 0.229 0.190 1

기초

구분 수원 창원 안양 광주서구

수원 1 0.228 0.257 0.202

창원 0.228 1 0.164 0.242

안양 0.257 0.164 1 0.218

광주서구 0.202 0.242 0.218 1

3) 군집분석 결과

지자체별 이행과제의 관계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

다. 군집분석은 과제 구성에서 유사성이 높은 지자체를 하나의 집단으로 묶음으로써, 정책 추

진 방식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Ward 방법을 사용하였

으며, 거리 측정은 제곱 유클리드 거리(Squared Euclidean Distance)로 계산하였다.

광역자치단체의 분석 결과, 대구와 인천이 먼저 결합하였으며, 이어 부산과 경기가 결합하

였다. 최종적으로 두 군집이 합쳐져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였으나, 결합 거리의 변화를 보면 

초기 결합 거리(0.518, 0.536)에 비해 최종 병합 거리(0.901)가 현저히 커서 두 군집 간 과제 

구성의 차이가 뚜렷함을 보여준다. 또한 군집별 평균 수행 규모를 비교하면 대구･인천 군집이 

평균 39.0건, 부산･경기 군집이 평균 45.0건으로, 부산･경기 군집의 수행 범위가 다소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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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에서는 수원과 창원이 먼저 결합한 뒤, 이 군집에 안양이 합류하였으며, 최종

적으로 광주서구가 합류하였다. 최종 병합 거리(6.390)가 초기 결합 거리(5.292)보다 크게 나

타나 최종 단계에서의 분리가 여전히 뚜렷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행 규모 비교 결과, 수

원･창원･안양 군집의 평균 수행 건수는 약 21.0건이었고, 광주서구는 단독으로 28건을 수행

하여 상대적으로 더 많은 과제를 추진하고 있었다. 이는 광주서구가 다른 군집보다 이행과제

를 더 확장된 형태로 구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종합적으로 볼 때, 군집분석 결과는 지자체 간에 부분적인 유사성이 존재하더라도 각 지자

체가 독자적인 이행과제들을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특정 지자체들이 그룹을 이루기도 

하지만, 최종 단계에서의 결합 거리가 크고 수행 규모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지자체별 

과제 구성은 뚜렷한 차별성을 유지하고 있다.

<표 3> 단계별 군집 결합(Ward 방법)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단계 결합군집 군집거리
군집내

사례수
단계 결합군집 군집거리

군집내

사례수

1 대구-인천 0.518 2 1 수원-창원 5.292 2

2 부산-경기 0.536 2 2 (수원･창원)-안양 6.218 3

3
(대구･인천)-

(부산･경기)
0.901 4 3

(수원･창원･안양)

-광주서구
6.390 4

* 군집별 평균 수행 빈도: 대구･인천(39.0), 부산･

경기(45.0)

* 군집별 평균 수행 빈도: (수원･창원･안양) 21.0, 

광주서구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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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차원척도(MDS) 분석 결과

마지막으로 지자체별 지역정보화기본계획 이행과제의 상대적 유사성을 시각적으로 확인하

기 위하여 다차원척도(Multidimensional Scaling, MDS) 분석을 수행하였다. MDS는 지자

체 간 유사도 행렬을 2차원 좌표 공간으로 변환하여 시각화하는 방법으로, 좌표상 거리가 가

까울수록 과제 구성이 유사함을, 멀수록 차이가 큼을 의미한다. 또한 모형의 설명력과 적합성

을 평가하기 위해 Stress와 RSQ 지표를 함께 검토하였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부산과 경기가 좌측 하단 영역에 위치하고, 대구와 인천이 각각 우측 

상단과 하단에 배치되었다. 이는 앞선 군집분석에서 확인된 두 개의 주요 집단(부산･경기 군

집, 대구･인천 군집)이 좌표상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났음을 보여준다. 좌표의 전반적 분포가 

넓게 퍼져 있다는 사실은 네 광역자치단체가 상당히 차별화된 과제 구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

미한다. 적합도 지표는 Stress-1 = 0.128, RSQ = 0.603으로 산출되었는데, 이는 2차원 해

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사도 구조를 재현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즉, 군집분석과 유사도 분석

에서 확인된 지자체 간 구조적 차이가 시각적으로도 뚜렷하게 반영되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4곳 모두 좌표상에서 각각 뚜렷이 분리되어 배치되었으며, 상대적 

거리 관계가 명확히 드러났다. 이는 각 기초자치단체가 상이한 과제 구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

주는 동시에, 특정 조합 간에는 상대적으로 가까운 유사성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적합도 지표

는 Stress-1 = 0.138, RSQ = 0.812로 산출되었다. Stress 값이 0.15 근방으로 양호-우수의 

경계에 위치하고, RSQ 값이 0.81로 높은 수준을 보여, 모형이 지자체 간 거리 구조를 안정적

이고 충실하게 재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기초자치단체의 상대적 관계가 2차원 공간에

서 신뢰성 있게 표현되었다는 의미다.

이러한 MDS 분석 결과는 앞서 수행한 유사도 분석과 군집분석의 결과와 정합성을 갖는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두 개의 주요 그룹(부산･경기와 대구･인천)이 시각적으로 명확히 구분되

었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유사도 차이가 좌표 공간에서 안정적으로 반영되었다. 특히 Stress

와 RSQ 지표가 모두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 2차원 해석이 지자체 간 구조적 관계를 충실

히 설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다차원척도 분석은 지자체별 이행과제가 단순히 수치적으로만 차별화되는 것이 아

니라, 시각적･구조적 차원에서도 뚜렷한 구분이 가능함을 입증한다. 이는 지역정보화기본계

획의 이행과제가 공통성을 일부 가지면서도 지역별 차별성이 명확하게 구현되어 있음을 재차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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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지자체별 지역정보화기본계획 이행과제 MDS결과

구분 x y 구분 x y

부산 -0.349 0.252 수원 -0.351 0.298

대구 0.297 0.309 창원 0.330 0.360

인천 0.385 -0.256 안양 -0.329 -0.358

경기 -0.333 -0.305 광주서구 0.350 -0.301

Stress-1 = 0.128, RSQ = 0.603 Stress-1 = 0.138, RSQ = 0.812

5) 종합

지자체별 지역정보화기본계획 이행과제에 대한 분석 결과, 과제 구성의 중복성이 낮고, 유

사성은 제한적이며, 군집화 경향은 부분적으로 존재하나 차별성이 유지되며, MDS 시각화에

서도 뚜렷한 구분이 확인되었다. 이는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의 이행과제가 단순히 형식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지역별 특수성과 정책적 우선순위를 반영한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과제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실증적으로 입증한다. 이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인 

지역 간 차별성과 자율성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가설 1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의 이행과제는 지자체별 독창성･차별성을 갖는다.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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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의 주체성 분석

1) 빈도분석 결과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기본계획 이행과제 총 117개 중 국비지원에 의해 추진되는 사

업은 76건으로 전체의 64.96%를 차지하였으며, 자체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41건

(35.04%)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역자치단체의 사업 추진에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광역자치단체는 자체 재원을 활용한 독자적 사업 추진

보다는 국비 확보를 전제로 한 사업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재정의존성은 정책 실행의 

자율성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전체 67개의 과제가 도출되었으며, 이 중 국비 지원 사업은 36건으로 

전체의 53.73%를 차지하였다. 자체 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31건(46.27%)으로, 국비와 자

체 재원 사업이 비교적 균형 있게 분포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국비 지원 사업이 다소 높은 비

중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기초자치단체 또한 중앙정부 재원에 일정 부분 종속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지역정보화기본계획에서 도출된 이행과제가 대부분 ‘확정된 사업’이 아

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비 확보 여부에 따라 사업 추진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기

초자치단체의 주도적 사업 추진을 제약하는 구조적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표 5> 빈도분석 결과

<광역> <기초>

예산구분 건수 비율(%) 예산구분 건수 비율(%)

국비 76 64.96% 국비 36 53.73%

자체 41 35.04% 자체 31 46.27%

합계 117 100.0% 합계 67 100.0%

종합하면 광역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 재정 지원 여부에 따라 사업 추진이 크

게 좌우되는 구조적 종속성을 보이는 반면, 기초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균형적 재원 배분을 

통해 일정 수준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의 이행

과제가 확정적 사업이 아닌 경우가 많아 국비 지원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실제 실행 가능성

이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 재정 지원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이 제고되지 않는 한, 

지자체 차원의 주체적인 디지털사업 추진은 광역과 기초 모두에서 구조적 한계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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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국비 지원이 반드시 지자체의 주체성을 저하시킨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예산 규모에 따

라 지자체의 대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예산이 클수록 자체 재원 확보가 

어려워 국비 지원 의존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지자체의 주체성 약화와 연결된다

고 인식되어 왔다.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지역정보

화기본계획의 이행과제(각각 117개, 67개)를 대상으로 예산 규모가 재원 구성에 미치는 영향

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종속변수가 이분형(binary)일 

때 활용되는 통계기법으로, 연속형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의 발생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추

정할 수 있다. 이행과제의 국비･지방비 여부는 앞서 자료수집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지자

체 기본계획 담당 PM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국비 의존 여부(국비=1, 자체재원=0)를 종속변

수, 사업 예산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6> 광역･기초자치단체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구분 변수 B S.E. Wald p-value Exp(B)

광역
예산 0.000174 0.000073 5.730 0.0167 1.000174

상수항 0.1330 0.2518 0.279 0.5975 1.1422

기초
예산 0.0013 0.0007 3.800 0.052 1.0013

상수항 -0.4749 0.3165 2.250 0.134 0.622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예산 회귀계수(β=0.000174)는 양(+)의 값을 보였으며, 유의수준 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67). 즉, 예산 규모가 커질수록 국비 지원 가능성이 유의

하게 증가하였다. 예산이 1백만 원 증가할 때 국비사업일 odds는 약 0.0174% 상승하며, 10

억 원 증가 시 odds는 약 6배 수준으로 확대된다(Exp(B)=1.000174). 반면 상수항(β0)은 유

의하지 않아(p=0.5975) 예산 요인을 제외한 국비사업의 기본 발생 확률에는 뚜렷한 영향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대규모 예산 사업일수록 중앙정부 재원 의존이 불가피함을 보여주

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의 주체성에 제약을 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최근 중앙

정부 정책 기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처럼 재정은 중앙이, 사업 주도는 지자체가 맡는 

구조라면 국비 지원이 주체성 약화를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분석 대상 과제 대부

분은 ‘확정 사업’이 아니며, 특히 대규모 과제는 국비 미확정 시 착수 지연이나 무산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국비지원은 기본계획의 이행과제 추진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주체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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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예산 회귀계수(β=0.0013)는 양(+)의 값을 나타냈으며, 예산이 1억 

원 증가할 때 국비사업일 확률은 약 1.3%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p-value는 0.052로 

5% 유의수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나, 10% 수준에서는 경향적 유의성을 보였다. 

이는 해당 변수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근접해 있음을 시사한다. 상수항(β

0=-0.4749)은 예산이 0일 때 국비사업의 기본 odds가 0.6219, 즉 약 38.3% 확률임을 의미

한다. 모형의 설명력(Nagelkerke R²)은 0.096으로 낮았는데, 이는 국비 여부가 예산 외에도 

정책 분야, 공모사업 참여 여부, 사업 성격, 지역 전략적 중요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

됨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형 전체 유의성 검정에서 p<0.01로 나타나 예산 규모가 

국비 여부 예측에 일정한 설명력을 갖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초자치단체 사업

에서도 예산 규모와 국비 의존 간 상관성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대규모 예산 사업일수록 중앙

정부 지원 의존도가 높아져 지자체의 주체성이 제한될 수 있으나, 동시에 국비 확보가 추진 

동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다만 국비 지원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특히 대규모 과제에서는 

사업 지연이나 무산 위험이 커진다. 결국 예산규모 확대에 따른 국비의존은 재정적 종속성을 

심화시키고 추진 불확실성을 높이는 경향을 갖는다. 이는 단순한 재원 구성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가 중장기 계획을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역량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본 연구 결과

는 지역정보화기본계획과 같은 전략 과제에서 재원 확보 방식이 지자체의 실행력과 주체성 

유지에 결정적 변수로 작용함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3) 종합

상기 분석을 종합하면,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모두 예산 규모가 클수록 국비 의존도가 높아

지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광역자치단체는 대규모 사업 추진 시 국비 확보가 사실상 필수적이

어서 구조적 종속성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기초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자체재원 사업 비중이 

크지만 대규모 사업에서는 동일한 제약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국비 지원이 지자체의 재정적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지만 동시에 대규모 사업 추진의 

필수 동력이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이행과제 상당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국비 확

보가 불확실할 경우 사업 지연이나 무산 위험이 크다. 따라서 국비지원은 지역정보화기본계

획의 이행과제 추진에 있어서 단순한 재원 조달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의 장기 전략 과제 실

행 능력 즉, 지자체의 주체성과 직결되는 핵심 변수라 할 수 있다.

가설 2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의 이행과제는 지자체별 주체적으로 추진된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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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로 설정한 독창성･차별성･주체성이 실제 정책과제 속에서 어떻게 구

현되는지를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독창성과 차별성은 지자체별로 명확히 나타나 지역의 특성

과 여건을 반영한 고유한 발전 전략과 차별화된 정책이 실제로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가 주로 효율성과 참여 확대 등 기능적 효과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지방자치

의 본질적 가치가 정책으로 구체적 실현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한편 주체성에 관한 가설은 기

각되었는데, 이는 다수의 이행과제가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지방정부

의 재정적･정책적 자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현실을 실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지

방재정의 구조적 제약과 중앙정부 중심의 재정 배분 체계가 지자체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정

치･제도적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연구와 정책 모두에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학술적 차원에서 본 

연구는 디지털 정책을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라는 틀 속에서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가 주

로 효율성･참여 확대･거버넌스 강화와 같은 기능적 효과에 초점을 맞춰온 경향을 보완하였

다. 또한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이라는 구체적이고 제도화된 자료를 실증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담론적 수준에 머물던 기존 논의를 넘어 실제 정책 이행을 기반으로 지방자치의 가치 구현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적 접근을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독창성, 차별성, 주체성이라는 세 가지 

가치 체계를 통해 지방자치 연구의 분석 틀을 정교화하고,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사례를 유기

적으로 연결하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책적 차원에서는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이 지자체의 독창성과 차별성을 일정 부분 실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지역 단위의 디지털 전략이 중앙정부의 획일적 정

책을 단순히 이식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한 차별화된 발전 경로로 나아

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주체성의 경우 여전히 중앙정부 재정 지원에 대한 의존성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현재까지 지자체가 전적으로 자체 재원만으로 지역 특화형 디지털 사업

을 추진한 사례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규모가 크고 혁신적이라 평가되는 사업에서도 중앙

정부 예산이 일정 부분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국비와 지방비

의 합리적 배분과 재정격차 완화 장치를 통해 지방의 재정적 자율성을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지자체가 독자적이고 주도적인 디지털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방향은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 구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본 연구는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이라는 광역과 기초 각각 4곳의 계획에 한정하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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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했기 때문에 지자체의 디지털 정책 전반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계획단계의 과제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실제 실행 결과까지는 검증하지 못하였다. 그리

고 국비 의존도 외에도 사업 성격, 공모사업 참여 여부, 지역 전략적 중요성 등 다양한 변수

가 지자체의 주체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이러한 한계를 고려할 때,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가 제안한 분석틀을 다른 정책 분야와 

다양한 시기에 걸쳐 적용하여 지방자치 가치의 구현 양상을 장기적･종합적으로 비교할 필요

가 있다. 또한 중앙정부에의 재정 의존 구조를 극복한 구체적 성공 사례를 발굴･분석함으로써 

지자체가 어떠한 조건에서 주체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축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후속 연구는 지방자치가 디지털 전환 시대에 요구되는 독창성･차별성･

주체성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탐색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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